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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액 추정*

강 창 희**․고 강 혁***․박 상 곤****

논문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미친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여행업의 손실분을 분리해내

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효과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합성 이

중차분법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2010–2021년 KISVALUE 외감법인 패널과 수도

권 기준 방역․검역 조치 자료를 결합하고, 여객운송업 및 대면 접촉 강도 유사 산

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구분

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분을 추산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여행업의 손실액은 2020년 0.3132~0.3985조 원, 2021년 0.3580~

0.38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관광산업조사｣ 기준 여행업 총매출액 대

비 각각 3.6~4.6%, 4.2~4.4%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여행업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초래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감염병 대응 시 산업별 특

성을 반영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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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감염 확산과 의료 시

스템의 부담을 야기해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20년 초 집

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러

스의 전국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특

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국민의 이동과 대면 활동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시기별로 강도를 조정해가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

책의 일부로서, 다중 이용시설, 대규모 집합행위,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 이런 방역 조치들은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조치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경제 부문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부의 행정명령에 동

시에 노출된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

당한 수준이었다.

여행업은 코로나19와 정부의 행정명령에 직접 노출되어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이다. 여행업은 본질적으로 대면 접촉과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여행업체들은 장기간의 매출 절벽, 고정비 부담 증

가,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 생존 위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시기에 적용된 정부의 방역 조치들이 산업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적 충격

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피해 보상은 대체로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

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2021년 시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책은 사업장의 연 매출 감소와 업종 유형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했지만, 실

제로 영업금지 명령을 받았던 여행업체 대부분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만을 받았다. 여행업이 숙박업이나 음식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영업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피해 보상 정책은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는 무관하게 일률적 기준을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확산과 공중보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개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경제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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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긴급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와 같

이 불가항력적 충격으로 인한 손실과는 달리,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초래된 손실은 

정부 개입에 따른 의도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는 일정 수

준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의 건강이라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이 희생을 감수한 경우 그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정책의 형평

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자체가 야기한 자연적 수요 위축분과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순수한 경

제적 손실분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체들의 2020년 매출액(또는 영업

이익액)과 2019년 매출액의 차분값을 이용해 코로나19 시기 행정명령으로 인한 여행

업의 경제적 손실분을 계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차분값은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경기 위축효과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정부

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경제적 손실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자체로 인해 발생한 경기 위축효과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이들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따로 구분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분을 추산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소비, 고용, 구인 활동 등 주

요 거시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고소득층 소비 감소, 

대면 업종 매출 하락,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지속성 약화 등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Chetty et al., 2024; Ahn et al., 2022; Aum et al., 2021a; Aum et al., 2021b; 

Baker et al., 2023; Brodeur et al., 2021; Cheng et al., 2024; Kim et al., 

2022; Shin et al., 2021). 이 외에도 코로나19 시기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 역시 미국의 CARES 법안(Baker et al., 2020a; Coibion et al., 2020), 

일본의 특별 현금 지급 프로그램(Kubota et al., 2021),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진 외, 2022; 홍민기, 2020; Kim et al., 2023), 중국의 디지털 소비 쿠폰(Liu et 

al., 2021; Xing et al., 2023) 등을 분석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 정책의 경제효과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별 산업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코로나

19의 전반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로 분석할 뿐 코로나19 시기에 적용된 정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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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를 따로 구분해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개입

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정량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문헌상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

축효과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미친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코로나19 시기에 여행업에 

대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의 반사실적 시나리오

(counterfactual scenario)를 구성해 코로나19 자체의 경기 위축효과를 추정한 후 정

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야기한 경제적 손실분을 식별한다. 후자의 손실분이 

바로 코로나19 시기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던 여행업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액이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유발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분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은 없고 코로나19의 경기 위축효과만 있었다면 

여행업의 경제적 손실분은 얼마 정도 되었을지를 추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사실적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여객 운송 기준 및 대면 접촉 강도 기

준)을 적용해 여행업의 통제 후보군(donor pool)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들 통제 

후보군을 이용해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유발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분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객 운송업을 기준으로 여행업의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여행업의 총 손실액은 2020년 

약 0.3132조 원, 2021년 약 0.358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관광산업조사｣ 

기준 여행업 총매출액(8조 6,271억 원) 대비 각각 약 3.6%와 4.2%에 해당한다. 둘

째, 대면 접촉 강도를 기준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한 경우, 여행업의 총 손실액은 2020

년 약 0.3985조 원, 2021년 약 0.38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일 기준 총매출액 

대비 각각 약 4.6%와 4.4% 수준이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 규모는 2019년 총매출액 대비 2020년에 약 

3.6~4.6%, 2021년에 약 4.2~4.4% 범위로 추정된다.

아래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 여행업 현황에 대한 제도적 배경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합성 통제법을 활용한 

분석 설계와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 한

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액 추정 31

Ⅱ. 코로나19 기간 여행업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경과

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여행업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관광산업은 이

동성과 대면 활동 의존도가 높아 감염병 확산과 방역 조치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었다. 팬데믹은 방한 외래 관광객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동시에 급감시켜 관

광수지를 악화시켰고, 여행업을 중심으로 관광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

였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건강 위험 및 소비․이동 위축과 정부의 방역․검

역 조치에 따른 외생적 제약이라는 두 경로를 통해 초래되었다.

관광 산업 내에서도 여행업은 팬데믹의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부문이었다. 

팬데믹 시기에 전통적인 여행업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한

국문화관광연구원(2022)이 조사한 여행업 표본(200개 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매출액은 2019년 3,231.4백만 원에서 2020년 2,911.1백만 원, 2021년 

1,286.6백만 원으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와 정부의 방역․검역 

조치에 의한 강제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에 따르면, 여행 수요 감소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77.6%와 74.8%로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방역 조치의 영향은 2020년 34.2%, 2021년 38.2%로 점차 증가

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조치들의 물리적 제약이 강화되었음을 시사

한다.

방역 조치의 구체적 영향은 여행업계 인식 조사(박상곤, 2023)에서도 확인된다.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가 여행업 영업이익에 가장 큰 부

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고,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및 단기 체류 사증 효력 

정지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역시 여행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위약금 감경 사례를 통해서도 방역 조치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여행상품 위약금 감경 건수는 129건, 해외여행 상품은 79건이었으나 2020년에

는 각각 13건과 9건으로 급감했다(박상곤, 2023). 감경 금액 또한 국내 여행상품이 

411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해외여행 상품이 22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단순한 수요 감소를 넘어 위약금 협상 감소에 따른 계약 관행의 구조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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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이었고, 

특정 업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은 아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와 같이 전례 없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특정 부문

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정부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후 보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행업의 경영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수요 감소와 방역 

조치라는 두 경로가 중첩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의 경기 위축효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경제적 피해는 경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

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

해 특정 경제주체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자연적 경기 위축효과와는 달리 정부

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의 정책에 협

조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손실분을 사후적으로 보

상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

려울 것이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사후에 보상할 것

이라는 믿음이 있는 경우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위기는 조

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손실분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작업은 정부의 사후 보상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초가 된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손실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완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여행업에 부과된 일련의 행정명령들이 국가적 재앙, 정

부의 조치, 민간의 순응, 정부의 사후 보상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여행업에 발생한 여행

업의 경제적 손실분을 과학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고려할 사후 보상 체계

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액 추정 33

2.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경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경제활동에 전례 없는 제약을 

가하였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정부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다. <표 1>은 2020~2022년까지 진행되었던 정부의 다양한 방

역 지침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초기의 거리두기는 ‘강화된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다양한 명칭과 방식으

로 운영되었고, 주요 원칙은 밀집 장소의 회피와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에 있었다. 그

러나 단계별 조치 기준과 운영 방침이 불명확하여 사회적 혼선이 초래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 28일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확산

의 심각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이는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 조치의 정밀도를 높이고, 서민 생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5단계 체계는 단

계 격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해 운영 시간과 이용 인원을 세분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0.5단계의 격상은 실제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체계가 다시 4단계로 단순화되었고, 지

역별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방역 권한도 확대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

되었고, 2022년 4월 1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러한 조

<표 1> 방역 지침 단계 구분

단계 구분 방역 지침 명칭 시기

코로나 발생 초창기 단계 거리두기 단계(강화된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20.02.23.~’20.06.27.

단계별 적용 단계
3단계화(1단계, 2단계, 3단계) ’20.06.28.~’20.11.06.

5단계화(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20.11.07.~’21.06.30.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4단계화(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1.07.01.~’21.10.3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21.11.01.~’22.04.17.

주: 시기는 수도권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한국경제포럼 제 18 권 제 4 호34

치는 국민의 방역 피로감 누적, 백신 접종률의 상승, 의료체계의 안정적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거리두기 완화는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행사․집회 허용 등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은 여행업과 같은 특정 산업

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방역 조치에 따라 여행업의 운영이 직접적으로 제약

을 받으면서, 여행업체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의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명령과 같은 직접적인 행정 조치들이 여행업에 미친 순수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행업과 산업적 특성이 유사하나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여행업

에 부과된 행정명령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식별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 단계별 방역 지침은 산업 유형별로 영업시간, 시설 이용 인원, 집합금지 조치 등

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업에 대응하는 대조군 산업을 식별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산업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업종별 협회의 공문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각 산업에 대해 집합금지 여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인원 제한, 방역 지침 단계 및 시행 기간 등의 정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으로 유형화하였고, 해당 변수에는 일관된 코드값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산업 소분류 561)에 방역 조치가 적용되었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집

합금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방역 조치가 가장 강도 높

게 적용된 지역이 수도권이었다는 점에서 연구 설계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

다. 각 조치별로 조치가 적용된 경우 ‘1’, 적용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이진

화 처리하였고, 방역 조치의 내용은 조치의 강도(시간, 인원, 금지 여부 등)를 반영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구축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 단위로 식별하고, 방역 정책으로 인해 여행업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

정하는 데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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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액 추정 방법

1. 통제집단의 선정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집합금지 명령이 유발한 여행업

의 경제적 손실분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시기 여행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핵심 요인은 코로나19 

자체의 경제적 충격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액을 경제적 손실

분을 추정하는 기본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2020년(또는 2021년) 여행업의 영업이익

과 2019년 영업이익을 단순히 차분한 값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야기한 순수한 경

제적 손실분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차분값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효과와 

정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

령의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 시점에 코로나19만 

존재하고 집합금지 명령은 시행되지 않았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설정해

야 한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현실에서 관측되는 여행업의 연도별 영업이익

액(A)을 동일 시점에 여행업에 (코로나19만 있고) 집합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발생했

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사실적 영업이익액(B)과 비교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액은 A와 B의 차이(즉 A – B)로 정의된다. 하지만 B는 

현실에서 관측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비교집단을 구축하는 방법

을 통해 B의 값을 추정한다. 이때 타당한 비교집단은 여행업과 유사한 산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은 받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은 산업들로 구

성된다.

이러한 비교 전략에 따라 본 연구는 집합금지 미적용 산업들을 통제 후보군으로 설

정함으로써 여행업의 반사실적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집합금

지 조치가 야기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분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다음 두 기

준, 즉 (1) 산업 특성의 유사성과 (2) 대면 접촉 강도의 유사성을 적용해 여행업의 

타당한 비교집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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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집단 I: 산업 소분류 기준 여객 운송업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이고, 이러한 이동은 관광 행위의 핵심적 전제로 간주된다

(United Nations, 2010; Leiper, 1979; Urry and Larsen, 2011). 관광의 본질이 이

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 특성으로서 이동성을 공유하는 산업은 여행업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행업의 비교집단

으로 여객 운송업에 속하는 산업 소분류 기준 산업들을 설정한다. 여행업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하나가 여객 운송임을 감안할 때, 여객 운송업은 산업 구조나 코로나

19 충격의 유사성 측면에서도 여행업의 적절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여객 운송업은 산업 소분류 기준 5

개 산업, 즉 (1) 철도 운송업(코드 491), (2) 육상 여객 운송업(492), (3) 해상 운

송업(501), (4)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5) 항공 여객 운송업(511)으로 

구성된다. 이들 산업은 2020년과 2021년 기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이동성 

제약, 대면 기피 등 외생적 충격에는 여행업과 유사하게 노출되었으나,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산업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은 ‘코로나19는 존재

하되 집합금지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업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표

현하는 적절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객 운송업에 속한 5개 소분류 산업 중 해상 운송업(501)은 비교집단 구성

에서 제외한다. 해상 운송업은 2019년 이전 시기의 연도별 영업이익의 변동 추세가 

여행업과 현저히 달라서 여행업의 적절한 비교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

이다.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상 운송업은 여행업의 적절한 통제

집단이 가져야 할 조건 중 하나인 사전 추세의 유사성(pre-treatment trend similarity)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산업 구조 유사성에 기초해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예를 들어, Autor et al.(2013)은 중국의 제조업 수출 확대가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유사한 지역 간 비교

를 통해 무역 충격의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 연구는 제조업 고용 비중

이 높은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조적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을 비

교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외생적 무역 충격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

로 추정하였다. 또한, Greenstone et al.(2010)은 대규모 공장의 신규 입지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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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유사한 입지 특성을 보유한 지역을 비교군으로 설정하

였다. 이를 통해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경제 성과의 차이를 식별

하고, 외부적 산업 개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해, 산업 구조의 유사성과 집합금지 조

치의 미적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교집단으로서 여객 운송업을 설정하였다. 여

객 운송업은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외생적 충격에 노출되었으나 집합

금지 명령의 영향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업의 비교집단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객 운송업을 활용해 우리는 여행업에 집합금지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반사실적 상황을 구성하고, 각 연도별로 여행업의 영업이익액과 비교집단 산

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액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미친 순수

한 경제적 손실분을 정량적으로 식별한다.

(2) 통제집단 II: 대면 접촉 강도를 활용한 여행업 비교집단 설정

여행업의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대면 접촉 강도를 기준으로 유사한 

산업군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면 접촉 강도가 유사할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제적 충격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선행연구들에서

도 활용되었다.

Mongey et al.(2021)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직업별 노출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격 근무 가능성과 물리적 근접성이 요구되는 정도를 지표화하였다. 이들은 원격 근

무가 어려운 직업군에서 고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팬데믹의 충격을 불균형적으로 경험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Leibovici 

et al.(2020)은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를 정량화하고, 대면 접촉이 많은 비필수 업종

일수록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였다. Dingel and 

Neiman(2020)과 Avdiu and Nayyar(2020) 등도 대면 접촉 강도 및 원격 근무의 어

려움에 따라 코로나19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

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대면 접촉 강도라는 지표가 산업별 코로나19 충격의 정도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임을 뒷받침한다.

이런 선행연구에 기반해 우리는 대면 접촉 강도가 여행업과 유사한 산업들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 <부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O*NET 데이터에 의하면, 여행업의 

대면 접촉 강도 지수는 54.7이다. 이 수치는 여행업이 대면 접촉이 빈번한 산업군에 

속함을 의미한다. 여행업(54.7)과 유사한 수준의 대면 접촉 강도를 가진 산업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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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53.9), 육상 여객 운송업(54.4), 기타 금융업(54.6), 해상 

운송업(54.6), 은행 및 저축기관(55.1),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5.3),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55.4),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55.6) 등이 있다.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산업별 O*NET 대면 접촉 강도 지수를 활용해 대면 접촉 

강도가 여행업과 유사한 산업들을 여행업의 적절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

2. 추정 모형

우리는 위 소절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여행업의 비교집단(통제 후보군, 

donor pool)을 구성한 후, Arkhangelsky et al.(2021)의 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SDID)을 적용해 정부가 2020년과 2021년에 여행업에 부

과한 집합금지 명령의 순수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아래에서는 합성 이중차분법

을 자세히 설명한다.1)

먼저, 여행업과 비교집단 산업들로 구성된 산업 단위 패널 데이터에 대해 연구자들

이 통상적으로 추정하는 2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을 생각해 보자.

       (1)

위 식에서  는 산업   ⋯ 의 연도   ⋯ 영업이익액을 표시

한다. 는 산업 고정효과, 는 연도 고정효과, 는 상수항을 표시한다. 산업 고정

효과는 상이한 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불변 특성들을 포착하고, 연도 고정효과

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인 연도별 변동을 포착한다. 식 (1)의 처치변수 는 더미변

수로서, 산업 의 연도 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

면 0을 취한다. 우리의 분석 표본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2020년과 2021년에 여

행업에만 적용되었으므로, 여행업의 2020년(  )과 2021년(  )의 만 1을 

취하고, 그 외에는 모두   이다. 즉, 비교집단 내 산업들의 모든 연도에 대해 

  이고, 여행업의 2019년 및 그 이전 연도( ≤ )에 대해서도   이다.

연구자가 패널 고정효과 추정법을 적용해 식 (1)을 추정하는 경우 처치효과 추정치 

1) 본 소절에 제시된 합성 이중차분법에 대한 설명은 강창희․박상곤(2025, pp.96~99)의 내용을 본 

연구의 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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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 극소화 문제의 해이다.

 
  




  







⋅










 (2)

고정효과 와 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식 (2)는 OLS 추정치를 구하는 

통상적인 목적함수 식이다. 식 (2)에서는 각 관측치  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 





⋅



가 부여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즉, 식 (2)에서 모든 산업 에 부여되는 가

중치는 



로 동일하고, 모든 연도 에 부여되는 가중치도 




로 동일하다.

Arkhangelsky et al.(2021)은 Abadie and Gardeazabal (2003) 및 Abadie et 

al.(2010)이 제안한 합성 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의 아이디어를 

응용해 식 (2)의 목적함수 식에서 각 산업별 및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최적의 가중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rkhangelsky et al.(2021)이 제안하는 합성 이

중차분법의 처치효과 추정치  는 아래 극소화 문제의 해이다.

 
  




  



       ⋅  (3)

식 (3)에서는 산업별() 및 시점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Arkhangelsky et al.(2021)에 의하면, 식 (3)의 산업별 최적 가중치 는 

아래 식 (4)를 통해 결정한다.

  

 ∊   ∊ 

argmin 
  



 
  

 

  여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  여행업 

(4)

식 (4)는 처치 이전 연도들( ≤ )의 관측치만을 사용해 회귀모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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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    
  

 

   의 산업별 계수 추정치    ⋯ 를 결정하

는 목적함수 식이다. 이 식에서 는 처치 적용 직전 시점이고, 는 통제 후보군

(donor pool)에 속한 산업들의 수를 표시한다.

식 (4)에서 관측치 총수 가 계수의 총수  보다 작은 경우에는 의 과

소 식별(under-identific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함수 식

에는 
의 페널티 항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

은 Euclidean 

norm이고, 는 tuning parameter이다. 합성 통제법의 아이디어와 유사하게, 식 

(4)에서 산업별 계수 추정치 는 처치 이전 기간 동안( ≤ ) 여행업  와 유사

한 추세를 보이는 산업일수록 큰 값을 갖고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 산업일수록 작은 

값(또는 0)을 갖는다.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식 (3)의 연도별 최적 가중치 는 아래 식 (5)를 통해 결

정된다.

   

 ∊   ∊ 

argm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     ⋯ 

(5)

식 (5)는 통제 후보군 산업  ⋯ 의 관측치들만을 사용해 회귀모형 식 






  
 



     
  



   의 시점별 계수 추정치    ⋯ 

를 결정하는 목적함수 식이다. 이 식에서 는 처치 시작 시점을 표시한다. 식 

(4)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측치 수 가 계수의 수   보다 작은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해, 식 (5)에는 
의 페널티 항이 추가되어 있다. 식 (5)에서 시점

별 계수 추정치  는 통제 후보군 산업들의 처치 후 기간 평균값 





  
 



 

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시점일수록 큰 값을 갖고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시점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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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값 또는 0을 갖는다.

식 (4)와 (5)를 통해 구한 추정치 과  를 식 (3)에 대입한 후 식 (3)을 추정함

으로써 우리는 합성 이중차분법의 처치효과 추정치  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Clarke et al.(2024)이 Arkhangelsky et al.(2021)의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Stata 명령어 sdid를 사용해 시점별 처치효과 추정치들을 계산하였다.

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의 처치변수, 통제변수, 성과변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1) 산업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조치 정보

산업별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웹사이트와 공공데이터포털, 

각 업종별 협회 공문 등의 공식 자료를 통해 수집되었다. 정부의 조치는 크게 방역 

조치와 검역 조치로 구분되고, 각각 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검역 조치는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제한 조치로서, 특히 항공업과 여행업에 있어서 입국 제한, 입출국 

시 격리 의무 부과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3-digit) 기준으로 정리하여,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를 구성하였다. 각 산업

에 대해 해당 조치가 적용된 시점과 지속 기간을 기록하여, 이를 통해 분석 시 산업별 

방역 강도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산업별 재무지표

본 연구는 산업별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변수와 통제변수를 구축하였다. 정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재무제표에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당기순이

익 등 다양한 이윤 항목이 존재하고, 이들 각각은 기업 경영실적의 서로 다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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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값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이때 매출액은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고,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는 이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경

제적 자원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적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보상의 대

상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이익의 감소분

이어야 한다. 여행업은 매출 감소 시 변동비(알선 수수료 등)가 동반 감소하는 특성

이 있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할 경우 실제 손실을 과대 추정할 위험

이 있다. 따라서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실질 손실을 대변하는 영업이익을 분석 지표

로 활용하였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 및 비용(예: 이자수익, 외화환산손

실,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을 합산하고, 이 합산 값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된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총체적 손익을 나타내기는 하나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항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실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영업이익이 보다 적절하다.

기업의 경제적 손익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의 ‘손실’ 개

념에도 부합한다. 민법에서는 ‘손실’이라는 용어보다는 ‘손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된다. 손실이라는 용어는 행정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공정책의 집행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손실 보상제도는 정당한 공익 목적의 집행(예를 들어, 토지 수용, 

영업 제한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고, 이때 손실액은 구

체적인 자료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손실 보상의 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되더라도, 실제 산정은 행정청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손

실액의 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손

익, 즉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특정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제

적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재무정보는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

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KSIC)의 소분류(3-digit), 세분류(4-digit), 세세분류(5-digit) 기준으로 구

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외감법인)으로 한정하였다. 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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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재

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해야 하므로, 자료의 신뢰

성과 수집 용이성이 모두 확보된다. 반면, 비외감법인은 외부감사 의무가 없고, 재무

제표 자체도 국세청 제출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개성 모두 미흡하다. 실

제로 KISVALUE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비외감법인 자료를 제공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 산업에 속한 외감법인들의 재무제표 수치를 항목별로 집계

하여 산업별 재무 실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

행업과 비교집단 산업들 사이에서 영업이익의 연도별 변동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유발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다.

(3)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

기존의 경기 침체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서는 대면 접촉 최소화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은 산업

별 대면 접촉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에 서로 다른 제약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 

간 경제적 충격의 정도가 달라졌다.

본 연구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정량적으로 식별하는 전략 중 하나로, 

여행업과 유사한 질병 확산 가능성을 가진 산업들을 여행업의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 변수를 구축하였다. 각 산업은 다양한 

세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는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직종별 대면 접촉 점수의 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세부 직종별 대면 접촉 점수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하의 O*NET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O*NET은 직종별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작업 환경 등을 수치화한 공공 데이터베이

스로서, 약 873개 직종에 대해 다양한 작업 특성을 정량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

운데 본 연구는 “조직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Communicating with people outside 

the organization)” 항목을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근로자가 고객, 정부기관,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빈번하게 

대면 접촉을 하는지를 측정하고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수치화되어 있다. 예컨

대 기자회견과 같이 외부와의 소통이 빈번한 직종은 약 85점, 거의 외부 접촉이 없는 

직종은 약 14점을 취한다. 일부 직종은 측정이 불가능하여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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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직종은 대면 접촉 변수를 구성할 때 제외하였다.

대면 접촉 지표는 미국 기준의 직종 분류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이를 한국노동패

널조사(KLIPS)의 직종 코드와 결합하기 위해 O*NET의 직종 코드를 한국표준직업

분류 코드(KSCO)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KLIPS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직

종 정보와 매칭하여 직종 단위의 대면 접촉 점수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KLIPS 데이

터의 각 소분류 산업 내 각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빈도 분포를 이용해 소분류 

산업별로 대면 접촉 점수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 변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해 계산한 산업별 대면 접촉 점수이다. 이 변수는 산업별로 상이한 감염병 노

출 가능성과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민감도를 반영하는 핵심 특성변수로서 활용된다.

(4) 자료의 기술통계량

본 표본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12개 연도에 걸쳐 227개 산업으로 구성된 패

널 데이터이며, 전체 관측치는 2,631개다. 일부 산업에서 특정 연도의 결측값이 몇 

개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균형 패널에 근접한 형태다.

영업이익의 전체 평균은 0.947조 원이며 표준편차는 2.900조 원으로 나타난다. 최

솟값은 −17.831조 원, 최댓값은 44.511조 원으로 산업 간․기간 간 변동 폭이 크

다. 산업 간 표준편차는 2.231조 원, 산업 내 표준편차는 1.819조 원으로 확인된다. 

전체 변동 중 산업 간 차이가 약 60% 수준으로 크지만, 산업 내에서도 연도별 변동

이 유의하게 존재한다.

대면 접촉 강도(O*NET)의 전체 평균은 약 47점, 표준편차는 약 12점이며, 최솟

값은 13점, 최댓값은 약 83점이다. 산업 간 표준편차 또한 약 12점으로 나타나 산업

별 분포가 넓고 변동 폭이 크다. 이는 산업 간 대면 접촉 수준의 이질성이 뚜렷함을 

의미하며, 대면 접촉 강도 지표가 산업을 비대면 중심 산업과 대면 중심 산업으로 구

분하는 데 충분한 변별력을 갖춘 변수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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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영업이익

(조 원)

전체 0.947 2.900 -17.831 44.511 전체= 2,631

산업= 227

기간=2010~2021

집단 간 2.231 -3.748 16.763

집단 내 1.819 -17.298 30.222

대면 접촉 

강도 (점)

전체 46.699 11.604 13.000 83.362 전체= 2,581

산업= 218

기간=2010~2021

집단 간 11.564 13.000 83.362

집단 내 0.000 46.699 46.699

Ⅳ. 추정결과

이 절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시행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미친 경제적 손실액을 영업이익에 통

해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먼저 (1) 산업 소분류 기준 여객 운송업을 통제 후보군으로 

설정한 경우, 다음으로 (2) 대면 접촉 강도를 기준으로 통제 후보군을 설정한 경우의 

손실액 추정치를 계산한다.

1. 통제집단 I: 산업 소분류 기준 여객 운송업

<표 3>은 여행업과 5개 여객 운송업에 대해 각 산업의 연도별 총 영업이익액을 표

준화한 수치를 제시한다. 산업별로 총 영업이익액의 절대 규모가 상이하므로, 우리는 

각 산업의 영업이익 원자료를 2010~2019년 평균과 표준편차(SD)를 기준으로 표준화

하여 비교한다. 이 표준화 수치는 ‘(해당 연도 총 영업이익액 – 평균값)/표준편차’로 

계산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영업이익은 모두 이 표준화 

수치를 의미한다. <표 2>에는 각 산업의 총 영업이익액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표 3>의 수치를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한국경제포럼 제 18 권 제 4 호46

통제집단 I

연도
처치집단

:여행업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

(1) (2) (3) (4) (5) (6)

2010 0.575 -1.267 0.573 0.711 1.356 1.721 

2011 0.199 -1.245 -0.614 -1.563 -0.068 -1.363 

2012 0.633 -0.627 0.508 -0.753 -0.575 -1.302 

2013 -0.039 0.000 0.285 0.087 -1.299 -0.914 

2014 -1.223 1.101 0.519 -1.306 -0.409 0.450 

2015 -0.366 1.123 0.818 1.044 0.548 0.822 

2016 0.187 1.166 1.282 -0.129 0.917 -0.519 

2017 0.679 -1.107 -0.195 1.111 1.093 0.415 

2018 1.395 0.542 -1.206 -0.346 0.058 0.132 

2019 -2.039 0.314 -1.970 1.145 -1.622 0.558 

2020 -15.034 -3.783 -8.407 -2.118 -2.191 2.367 

2021 -13.862 -2.602 -5.022 0.908 0.371 14.569 

<표 3> 여행업 및 여객 운송업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

<표 3> 및 [그림 1]에 따르면, 여행업의 표준화 영업이익액은 2010~2019년 기간에 

–2.04에서 1.40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값은 

2020년에 –15.03, 2021년에 –13.86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

른 경기 위축과 집합금지 명령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통제 후보군을 활용해 코로나19라는 공통 요인의 효과는 제거하고,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한 손실액만을 식별한다. 

[그림 1]에는 여행업 외에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은 4개 운송업의 표준화 영

업이익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철도 운송업과 육상 여객 운송업의 표준화 영업이익은 

2010~2019년 기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히 하락

하였다. 이들 산업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관

측된 영업이익의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분으로 해석된다. 항공 여객 

운송업과 내륙 수상 운송업 역시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하락하지만, 2021년에는 다

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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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행업 및 여객 운송업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액

다른 4개 운송업과는 대조적으로, <표 3>의 (6)열에 제시된 해상 운송업의 영업이

익은 2020년 2.367, 2021년 14.569로 각각 급격히 상승한다. 소분류 기준 해상 운송

업(501)은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50122)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이 혼

합된 산업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해상 운송업의 영업이익에는 

코로나19 이후 해상 화물 수송 수요의 급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 운송업은 

여객 운송업과 화물 운송업이 결합된 산업으로 화물 부문의 외생적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 운송업을 여행업의 통제 후보군에서 

제외한다.

<표 4>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의 평균값과 이중차분 추

정치를 제시한다. 패널 A는 4개 소분류 운송업에 동일한 가중치(1/4)를 부여해 구성

한 단순 통제집단(통제집단 A), 패널 B는 합성 이중차분법의 최적 가중치를 적용해 

구성한 합성 통제집단(통제집단 B)의 평균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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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 통제집단 B. 합성 통제집단

연도
처치집단

:여행업
통제집단 A

이중차분 

추정치 A
통제집단 B

이중차분 

추정치 B

(1) (2) (3) (4) (5)

2010 0.575 0.343 1.738 0.653 0.313 

2011 0.199 -0.873 2.577 -0.675 1.265 

2012 0.633 -0.362 2.501 -0.328 1.352 

2013 -0.039 -0.232 1.699 -0.419 0.771 

2014 -1.223 -0.024 0.307 -0.129 -0.703 

2015 -0.366 0.883 0.256 0.799 -0.774 

2016 0.187 0.809 0.883 0.841 -0.264 

2017 0.679 0.226 1.959 0.446 0.623 

2018 1.395 -0.238 3.138 -0.293 2.078 

2019 -2.039 -0.533 0.000 -0.895 -0.753 

2020 -15.034 -4.125 -9.403 -4.061 -10.582 

2021 -13.862 -1.586 -10.770 -1.378 -12.093 

<표 4> 처치집단(여행업)과 통제집단 I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액

먼저, <표 4>의 (1)열은 처치집단 여행업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이다. <표 4> 

패널 A의 (2)열은 4개 소분류 운송업들에 동일한 가중치(1/4)를 부여해 구한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이다. (3)열은 연도별로 처치집단(여행업)의 영업이익과 통제집단 A

의 평균 영업이익을 차분한 후 2019년 차분값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차분한 이중차분 

추정치이다. 2019년 차분값을 기준으로 이중차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2019년의 이중

차분 추정치는 0이다. 

[그림 2]는 <표 4> (3)열과 (5)열에 제시된 이중차분 추정치를 그래프에 표현한

다. ‘TWFE’로 표시된 점선은 (3)열, ‘SDID’로 표시된 실선은 (5)열의 이중차분 추정

치를 표시한다.

<표 4> 패널 A의 (2)열에 따르면, 단순 통제집단 A의 영업이익은 2010~2019년 동

안 –0.87에서 0.88 사이에서 변동하다가, 2020년에는 –4.125, 2021년에는 –

1.586으로 하락한다. 이들 산업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

락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통의 경제적 충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업의 

표준화 영업이익에서 이 평균값을 차분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

한 손실분을 도출할 수 있다.

(3)열의 이중차분 추정치 A는 2020년 –9.403, 2021년 –10.770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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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연도에 (코로나19의 효과를 제외한 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

한 여행업의 순수 표준화 영업이익 손실분이 각각 9.403과 10.770 정도임을 의미한

다. <부표 2>에 따르면 여행업의 2010~2019년 평균 영업이익액은 약 0.0659조 원, 

표준편차는 약 0.0296조 원이다. 이 값을 기준으로 이중차분 추정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손실액은 약 0.2783조 원(= 9.403×0.0296), 2021년 손실액은 약 

0.3188조 원(= 10.770×0.0296)이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관광산업조사｣에서 보

고된 여행업 총매출액(8.627조 원)의 약 3.2%와 3.7%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추세 불일치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합성 이중차분법(SDID)의 추정치를 최종 

손실액으로 채택하며, 단순 이중차분법(TWFE) 결과는 비교 및 참고용으로만 제시

한다.

[그림 2] 처치집단(여행업)과 통제집단 I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액 추세

<표 4> 패널 A의 (2)열에 제시된 통제집단 A의 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은 비교 대상 

4개 운송업에 동일한 가중치(1/4)를 적용해 계산한 단순 평균값이다. 그러나 여행업

에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상적인 상황을 구성할 때 4개 산업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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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 여객 운송업과 육상 여객 운송업의 영업이익은 

여행업의 영업이익과 상당히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철도 여객 운송업은 여행업과

는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합성 통제법과 합성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여

행업의 영업이익 추세와 유사한 산업(항공 여객 운송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그렇지 

않은 산업(철도 운송업)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성 통제집단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합

성 통제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여행업에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반

사실적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표 4> 패널 B의 (4)열은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계산한 통제집단 B(즉 합성 

통제집단)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이다. 합성 이중차분법을 통해 계산한 각 산업의 

가중치는 철도 운송업 0.139, 육상 여객 운송업 0.267, 내륙 수상 운송업 0.199, 항

공 여객 운송업 0.394이다. 항공 여객 운송업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반면, 철도 운송

업의 가중치가 가장 낮다. [그림 2]에 ‘SDID’로 표시된 실선은 <표 3> (5)열의 이중

차분 추정치 B를 그래프에 표현한다.

<표 3> 패널 B의 (5)열에 따르면, 이중차분 추정치 B는 2020년 –10.582, 2021년 

–12.093이다. 이 표준화 수치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손실액은 약 

0.3132조 원(=10.582×0.0296), 2021년 손실액은 약 0.3580조 원(=12.093×0.0296)

이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관광산업조사｣에서 보고된 여행업 총매출액(8조 

6,271억 원)의 약 3.6%와 4.2%에 해당한다.

2. 통제집단 II: 대면 접촉 강도가 유사한 산업 집단

<표 5>는 여행업(대면 접촉 강도 54.7)과 유사한 대면 접촉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2020~2021년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들을 대상으로 통제 후

보군을 구성한 후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패널 A는 대면 접촉 강도 지

수가 50~60의 범위에 속하는 소분류 산업들(합성 이중차분법 A), 그리고 패널 B는 

40~70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들(합성 이중차분법 B)을 대상으로 통제 후보군을 구성

한 경우이다.

<표 5> 패널 A의 (2)열은 방법 A로 구성한 합성 통제집단 A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

이익 평균값, (3)열은 연도별 이중차분 추정치 A를 표시한다.2) [그림 3]의 SDID A

는 이중차분 추정치 A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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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처치집단(여행업)과 통제집단 II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액

A. 합성 이중차분법 A

(대면 접촉 강도 ∊  )

B. 합성 이중차분법 B

(대면 접촉 강도 ∊  )

연도
처치집단

:여행업

합성 

통제집단 A

이중차분

추정치 A

합성 

통제집단 B

이중차분 

추정치 B

(1) (2) (3) (4) (5)

2010 0.575 0.292 1.327 0.239 1.064 

2011 0.199 0.182 1.061 0.356 0.571 

2012 0.633 -0.198 1.875 -0.276 1.637 

2013 -0.039 0.041 0.964 0.101 0.588 

2014 -1.223 -0.257 0.078 -0.272 -0.223 

2015 -0.366 -0.229 0.906 -0.150 0.512 

2016 0.187 0.337 0.894 0.198 0.717 

2017 0.679 0.466 1.256 0.382 1.025 

2018 1.395 0.146 2.292 0.342 1.781 

2019 -2.039 -0.780 -0.215 -0.921 -0.390 

2020 -15.034 -1.472 -12.518 -0.841 -13.464 

2021 -13.862 -0.648 -12.170 -0.246 -12.888 

합성 통제집단 A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 평균값은 2010~2019년 동안 –0.78에

서 0.47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고, 2020년에는 –1.472, 2021년에는 –0.648로 하

락하였다. 합성 통제집단 A에 포함된 산업들은 2020~2021년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영업이익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이중차분 추정치는 각

각 –12.518과 –12.170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 해에 걸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여행업의 표준화 영업이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제외하고) 각각 12.518, 12.170 단

위만큼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표준화 수치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손실액은 약 0.3705조 원(=12.518×0.0296), 2021년 손실액은 약 0.3602조 원

(=12.170×0.0296)이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관광산업조사｣에서 보고된 여행업 

총매출액(8조 6,271억 원)의 약 4.3%와 4.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표 5> 패널 B는 대면 접촉 강도 지수를 40~70 범위로 확장한 후, 이 

2) 합성 통제집단 A을 구성하기 위해 통제 후보군 산업들에 부여된 가중치는 <부표 1>의 (4)열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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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는 91개 소분류 산업(집합금지 적용 산업 제외)을 통제 후보군으로 설

정하고 합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4)열은 방법 B로 구성한 합성 통제집

단 B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 평균값, (5)열은 연도별 이중차분 추정치 B를 표시

한다.3) [그림 3]의 SDID B는 이중차분 추정치 B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 처치집단(여행업)과 통제집단 II의 연도별 표준화 영업이익액 추세

패널 B에 따르면, 합성 통제집단 B의 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은 2010~2019년 기간 

동안 –0.92에서 0.38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다가, 2020년에는 –0.841, 2021년에는 

–0.946으로 하락하였다. 통제집단 B에 속한 소분류 산업들 역시 집합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들 수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

석된다. (5)열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의 이중차분 추정치는 각각 –13.464와 

–12.888로 나타난다. 이 표준화 수치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손실액은 

약 0.3985조 원(=13.464×0.0296), 2021년 손실액은 약 0.3815조 원(=12.888×0.0296)

이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관광산업조사｣에서 보고된 여행업 총매출액(8조 

6,271억 원)의 약 4.6%와 4.4%에 해당한다.

3) 합성 통제집단 B를 구성하기 위해 통제 후보군 산업들에 부여된 가중치는 <부표 1>의 (5)열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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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의 영업이익에 미

친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식별하고, 그 손실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통 충격을 제거한 후 행정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 합

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여객 운송 기준과 대면 접촉 강도 기준의 두 가지 방

식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행업의 영업이익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여객 운송 기준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한 경우, 2020년 손실액은 약 

0.3132조 원, 2021년 손실액은 약 0.358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기준 ｢관

광산업조사｣에서 보고된 여행업 총매출액(8조 6,271억 원)의 약 3.6%와 4.2%에 해

당한다. 대면 접촉 강도 기준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한 경우, 2020년 손실액은 약 

0.3985조 원(4.6%), 2021년 손실액은 약 0.3815조 원(4.4%)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 총매출액 대비 손실 규모는 2020년에 3.6~4.6%, 2021년에 4.2~4.4% 수준

으로 추정된다. 서로 다른 비교 기준에서 추정된 결과가 유사한 범위에 수렴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식별 전략이 비교적 강건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손실액은 해석에 있어 보수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손실액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영된 이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충하여 영업이익 감소폭을 축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대상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정되어, 자금 여력과 고정비 부담 측면에서 더 취약한 영세 

여행사의 피해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

해 본 연구의 손실액 추정치가 실제 여행업 전체의 피해 규모에 비해 보수적인 하한

선에 해당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손실 보상 논의나 정책 평가를 위한 최소

한의 기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생적 충격 외에도 정부의 행

정조치가 특정 산업의 수익성에 별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수

요 위축에 따른 거시적 충격 외에, 집합금지 명령이 공급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함

으로써 산업 간 손실의 비대칭성이 확대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감염

병 대응 과정에서 행정조치가 경제활동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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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자체로 인한 경기 위축과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손실은 경제적 성격이 다르며, 두 요인을 구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전자는 거시적 수요 충격으로서 재정․통화정책의 완화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후자

는 특정 산업의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정책 효과이므로 산업별 조정 비용과 회복 속

도를 고려한 선별적․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와 이동

성 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이 손실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규제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감염 위험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차등적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조치 정보를 산업별 재무자료와 결합하여, 정부 규제의 경제적 영향

을 계량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증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분석 대상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한정되어 영세사업체의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별․시점별 규제 강도의 차이를 완전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감염 추세와 규제 강도의 상호 영향 가능성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완

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분석 시점의 데이터 가

용성 제약으로 인해 2022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

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여행업계에 잔존할 수 있는 구조적․장기적 손실까지는 

추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관련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규제 해제 이후의 

회복 경로와 장기적 피해 규모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로 다른 통제기준에서 유사한 손실 규모가 도출되었다는 점은 분석의 강건

성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의 영업이익에 미

친 순수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감염병 대응 정책의 설계 과

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규제․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유사한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고, 정책 대응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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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분류 산업

집합

금지 

적용 

여부

대면 

접촉 

강도 

지수

합성 

통제

집단 A 

가중치

합성 

통제

집단 B 

가중치

(1) (2) (3) (4) (5)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0 40.0 - -

2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 40.2 - -

3 음식점업 1 40.3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0 40.6 - -

5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 40.8 

6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0 40.8 - -

7 수의업 0 41.1 - -

8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0 42.0 - -

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0 43.1 - -

10 보관 및 창고업 0 43.5 - 0.008 

1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0 44.1 

1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0 44.5 - 0.079 

13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1 45.5 - -

14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0 45.6 - -

15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0 45.9 - -

16 공영 우편업 0 45.9 - -

17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0 46.2 

18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0 46.4 - -

19 라디오 방송업 0 46.5 - 0.089 

20 상품 종합 도매업 0 46.5 - -

21 사진 촬영 및 처리업 0 47.4 - -

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0 47.8 - -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 47.9 

24 항공 여객 운송업 0 48.6 - -

2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 48.6 - -

26 외무 및 국방 행정 0 48.6 - -

2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0 49.0 - -

28 기타 정보 서비스업 0 49.2 - -

29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0 49.5 - 0.011 

30 기타 전문 도매업 0 49.6 - -

3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0 49.6 

<부표 1> 소분류 산업별 대면 접촉 강도 지수와 집합금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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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분류 산업

집합

금지 

적용 

여부

대면 

접촉 

강도 

지수

합성 

통제

집단 A 

가중치

합성 

통제

집단 B 

가중치

3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49.6 - -

33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0 49.8 - -

34 기타 협회 및 단체 0 49.8 - -

35 철도 운송업 0 50.0 - -

36 스포츠 서비스업 1 50.4 - -

37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 50.5 0.059 0.016 

38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0 50.5 - -

39 경비, 경호 및 탐정업 0 50.7 - -

40 연료 소매업 0 50.7 0.014 -

41 의원 0 51.0 - -

4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 51.3 0.057 0.040 

43 병원 0 51.3 0.010 -

44 도로 화물 운송업 0 51.4 - -

45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0 51.5 - -

46 기타 보건업 0 52.0 0.160 0.121 

47 무점포 소매업 1 52.1 - -

48 텔레비전 방송업 0 52.4 0.117 0.068 

49 운송장비 임대업 0 52.8 

50 공중 보건 의료업 0 53.0 - -

5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0 53.3 - -

5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0 53.9 0.098 0.062 

53 육상 여객 운송업 0 54.4 0.054 0.038 

54 기타 금융업 0 54.6 - -

55 해상 운송업 0 54.6 - -

56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1 54.7 - -

57 은행 및 저축기관 0 55.1 - -

58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55.3 - -

5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0 55.4 0.028 -

6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0 55.6 - -

61 연금 및 공제업 0 56.2 

6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0 56.8 - -

63 초등 교육기관 0 57.3 - -

64 사회보장 행정 0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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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분류 산업

집합

금지 

적용 

여부

대면 

접촉 

강도 

지수

합성 

통제

집단 A 

가중치

합성 

통제

집단 B 

가중치

65 전기 통신업 0 58.1 0.191 0.143 

66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0 58.5 0.043 0.047 

67 전문 디자인업 0 58.5 

68 산업 및 전문가 단체 0 58.5 0.081 0.062 

69 중등 교육기관 0 58.5 0.046 -

7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0 58.6 - -

71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0 58.8 - -

72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0 58.9 0.020 0.012 

73 상품 중개업 0 59.3 

74 법무관련 서비스업 0 59.7 - -

75 보험업 0 59.7 - -

7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0 60.0 0.021 -

77 자동차 판매업 0 60.1 - -

78 생활용품 도매업 0 60.4 - -

79 금융 지원 서비스업 0 60.6 

8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0 60.6 - -

8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0 61.2 - -

82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0 61.4 - -

8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 61.5 - -

84 광고업 0 61.5 - -

85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0 61.6 

86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0 61.6 - 0.002 

87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0 61.9 - -

8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 62.4 - -

89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0 62.9 - 0.119 

9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0 63.8 - -

9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0 64.0 

9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 64.2 - -

93 종합 소매업 0 64.5 - 0.083 

9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0 64.8 - -

9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0 64.9 - -

9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 65.7 - -

97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0 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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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처치집단

:여행업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

(1) (2) (3) (4) (5) (6)

2010 0.083 -0.529 -0.646 0.008 1.738 2.168 

2011 0.072 -0.523 -0.944 0.003 0.778 -0.582 

2012 0.085 -0.360 -0.662 0.005 0.437 -0.528 

2013 0.065 -0.195 -0.718 0.007 -0.051 -0.182 

2014 0.030 0.095 -0.659 0.003 0.549 1.034 

2015 0.055 0.100 -0.584 0.009 1.194 1.366 

2016 0.071 0.112 -0.467 0.006 1.442 0.171 

2017 0.086 -0.487 -0.839 0.009 1.561 1.003 

2018 0.107 -0.053 -1.093 0.006 0.863 0.751 

2019 0.006 -0.112 -1.286 0.009 -0.269 1.131 

2020 -0.379 -1.191 -2.905 0.001 -0.652 2.745 

2021 -0.345 -0.880 -2.053 0.009 1.074 13.626 

2010~2019

평균값
0.0659 -0.1952 -0.7900 0.0064 0.8243 0.6333

2010~2019

표준편차
0.0296 0.2633 0.2516 0.0024 0.6739 0.8919

<부표 2> 여행업 및 여객 운송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액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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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Government 

Assembly Bans on the Travel Indust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South Korea*

Changhui Kang*ㆍKanghyock Koh**ㆍSangkon Park***

Abstract4)

  This study estimates the causal economic losses in South Korea’s travel 

industry attributable to government-imposed COVID-19 assembly bans using a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design, linking KISVALUE firm-level panel 

data on externally audited corporations (2010–2021) to granular policy records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onstructing controls from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other contact-intensive industries with similar demand 

conditions. We find that assembly bans lowered operating profits by KRW 

0.3132–0.3985 trillion in 2020 and KRW 0.3580–0.3815 trillion in 2021—

equivalent to 3.6–4.6% and 4.2–4.4% of 2019 travel-industry revenue (KRW 

8.627 trillion)—suggesting economically large and persistent losses and 

highlighting the value of incorporating industry heterogeneity in future 

public-health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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